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공2003.6.15.(180),1282]

판 시 사 항

[1] 재심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표준시(=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

[2]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 결 요 지

[1]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재심사유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이다.

[2]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 조 조 문

[1] 민사소송법 제460조

[2] 민사소송법 제218조

[3] 민법 제186조

[4] 민법 제404조,민사소송법 제216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2. 10. 17 선고 2001나639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99가단23798 판결

참 조 판 례

[1][2]

[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1984,520) [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1988,189)

[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1992,103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공1988, 168)

[4]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공1993하, 2098)

따 름 판 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4940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김◎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이×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헌)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2. 10. 17. 선고 2001나639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이×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제1항에 관한 소송총비용과 제2항에 관한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71. 3. 1. 김▽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대지로 조성하고 그 경계선에 시멘트 블록 담을 쌓은 후 이를 공병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 한▼문이 1994. 8.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1994. 9. 14.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제1심은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은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1997. 5. 28. 본소에 관한 피고



한▼문의 상고를 받아들여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반소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환송 후 제2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 한▼문의 토지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받아들인 제1심을 유지하였고, 원고가 이에 볼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2. 1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소송의 제1심 증인 오▣식이 위증을 하였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위 각

제2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1999. 8. 19. 재심사유가 있지만,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1998. 9. 21. 피고 이×순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반소청구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 후에 피고 한▼문으로부터 피고 이×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 피고 한▼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한▼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에게 그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이×순에 대하여 먼저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한▼문을 대위하여 그 말소와 아울러 위 담장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한편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선택적으로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재심소송의 반소와

이 사건 소송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서 소송물이 동일하고, 피고 이×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확정판결이 있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판단은 이 사건 소에 그대로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한▼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피고 이×순에 대한 청구는 우선 원고가

피고 한▼문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선택적으로

구하는 이전등기청구는 피고 이×순의 피고 한▼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피고 한▼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관계로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가. 먼저 피고 한▼문에 대한 청구는 재심소송의 반소와 소송물과 당사자가 모두 동일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전소인 재심사건의 심판대상이었던 원고의 피고 한▼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가 원고가 피고 한▼문을 대위하여 피고 이×순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또는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당사자가

다르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를 달리하는 피고 이×순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 이×순이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그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피고 이×순에게도 미친다고 본 것 같으나, 우선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재심사유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참조) 피고 이×순이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반소피고이었던 피고

한▼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이×순은 어느 모로 보나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참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이×순에 대한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으며, 원심의 이 판단이 옳은 이상 피고 이×순에 대한 주된 판단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원심이, 원고의 피고 이×순에 대한 담장철거청구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권에 기한 그

청구를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4. 한편, 원심이 원고가 피고 한▼문을 대위하여 피고 이×순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피고 한▼문을 상대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목적과 원고가 피고 한▼문을 대위한 피고 이×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는 그 수량이 감축되었을 뿐이고 모두 1991. 3. 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피고 한▼문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한▼문의 피고 이×순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피고 이×순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이×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